
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– 1

<P>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이니 재산가치

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.</P> <P><BR>구 토지수용법 제46조 

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

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, 공사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

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

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, 표준지와 지

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, 대상지역 공

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, 헌법상의 

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,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

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.<BR>(헌법재판소 1995.04.20.&nbsp; 93헌바20ㆍ66,94헌바4ㆍ

9,95헌바6 결정)<BR></P>


